
특집 한반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과제

이 글은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을 다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전환 경로를 탐색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전환연구 및 전환의 지리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

고, 다양한 전환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사회기술 시나리오’ 방법론과 네덜란드 에너지전

환의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이어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을 거시환경, 레짐 그리고 틈새라

는 다층적 관점을 통해서 분석한 후,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세 가지 전환 경로 ― 중

앙집권적 점진적 전환 경로, 에너지 분권과 자립의 경로, 그리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경

로 ―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토론할 것이다. 이 각 전환 경로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스

케일의 전환 경로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전환 담론이 국가적 스케일에 갇혀 있

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스케일 사이에서의 경합과 이에 대한 분석과 토론은 에너

지전환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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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7년 이래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고, 이를 두고 한

국사회는 격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 에너지전환은 후쿠시

마 핵사고 이후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으며, 핵 위험, 미세먼지 그리

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

너지 비중을 늘려 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갈

등은 주로 핵발전의 위험성 및 가능성, 핵발전과 석탄발전 및 대안으로서의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재생에너지의 (예상치 못한) ‘환경 파괴/오염 가능성’ 

등을 두고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단지 에너지원의 선택의 문제만 아니라 

발전 및 송배전 시스템의 규모와 지리적 위치와 연계 등의 문제도 점차 중요

한 쟁점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밀양 등에서 일어난 초고압 송전

탑 갈등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중앙집중적인 전력 시스템에 대한 의

문을 야기하면서 지역과 지자체를 강조하는 ‘분산전원’과 ‘에너지분권’에 관

한 정책 담론을 형성시키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정식화했다고 평가되

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9)에 이것이 명시되기 시작했

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계획에는 ‘동북아 수퍼그리드’와 같이 스케일을 달

리하는 정책 구상도 담고 있어서, 에너지전환의 지리적 스케일에 관한 관심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 의미의 변화, 에

너지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배치의 변화, 에너지 생산·공급 시설의 소유·운

영·관리 방식의 변화, 그리고 에너지 시민성의 변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

원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한재각, 2017a). 이는 한국 에너지전환

의 미래가 단 하나의 길 ― 핵발전/석탄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는 ― 을 따라 얼마나 전진하고 후퇴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공방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포

함하고 있는 ‘분산 전원’, ‘에너지 분권’, ‘동북아 수퍼그리드’와 같은 기술적 

그리고 정책적 쟁점들은 에너지전환의 미래에 대한 논쟁과 탐구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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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사회-지리적 차원에 관한 질문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컨대 한반도 이남에 위치한 한국의 에너지전환은 ‘계통 섬’(산업통상자원부, 

2019: 59)과 같이 고립된 전력망을 넘어서 추진되어야 하는가?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전원을 늘려가면서 여전히 국가 중심의 중앙집중적인 전력망을 유

지할 수 있는가? 국가를 넘어 혹은 국가 안으로 향하는 기술적 조정들은 어

떤 정치사회적인 요소들의 변화를 동반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을 ‘다층적 관점(Multi-Level Perspective: 

MLP)’으로 분석하면서, 다양한 스케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에너지전환의 

경로와 지리학에 대해서 토론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Hofman and Elzen(2010)과 Verbong and Geels

(2010; 2012) 등이 개발한 ‘사회기술 시나리오’ 방법론을 활용할 것이다. 이는 

사회-기술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전환 연구의 일부로서 개발된 것으로서, 기

본적으로 다층적 관점(MLP)에서 거시환경의 변화 압력 속에서 레짐과 틈새

의 상호 작용 시기와 양태에 따라서 나눈 다양한 전환 경로에 관한 논의

(Geels and Schot, 2007)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네덜란드(혹은 유럽) 차

원에서 개발된 다양한 사회기술 시나리오 연구(Hofman and Elzen, 2010; 

Verbong and Geels, 2010; 2012)는 에너지전환의 지역적(regional), 국가적 그리

고 지방적(local) 스케일 분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이들의 

접근을 한국의 에너지전환에 적용해 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우선 지속가능

성 전환 연구와 다양한 전환 경로 그리고 에너지전환의 지리학에 대해서 간

략히 검토한 후, 네덜란드 에너지전환의 사회기술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이

어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주로 전력 시스템)을 거시환경, 레짐 그리고 틈새라

는 다층적 관점을 통해서 분석해 볼 것이다. 이는 이어서 진행하게 될 한국 

에너지전환에 대한 다양한 전환 경로 분석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도 의미를 

가지지만, 한국 에너지시스템을 다층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세 번째는 네덜란드(혹은 유럽)의 에너지전환 경로를 

참고하여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세 가지 전환 경로 ― 중앙집권적 점진적 

전환 경로, 에너지 분권과 자립의 경로, 그리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경로 ―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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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이론적 그리고 

실천적 함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다. 

2. 전환연구, 전환의 지리학 그리고 사회-기술 시나리오

1) 다층적 관점, 전환 경로 및 전환의 지리학

(1) 전환연구: 다층적 관점과 전환단계론

에너지, 교통, 식품 등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기술 시스템의 지

속가능성을 위해서 현재의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대한 

학문적 대응으로서 전환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STRN, 2010, 2019; 송위진, 

2017). 전환 연구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은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

라, 제도, 문화, 규범, 권력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

다고 전제하며, 이들 요소들 및 그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시스템 성능의 변

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환 연구는 다층적 관점, 기술혁신 시스

템(technical innovation system), 전략적 틈새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 

전환 관리(transition management) 등의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상호 연계하며, 

사회-기술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적 처방을 제시한다(이명

석·김병근, 2014). 특히 다층적 관점은 사회-기술 시스템의 변화를 거시환경

(landscape), 레짐(regime), 그리고 틈새(niche)의 세 층위의 상호 작용으로 설

명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다. 현행 

사회-기술 시스템을 지배하는 레짐이 국제협약과 같은 거시환경의 압력에 

의해서 변화를 강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레짐 주변부 혹은 외부의 틈새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 제도, 문화 요소들의 도전과 성장을 통해서 변화하게 

된다고 시스템 전환의 동학을 설명한다(Geels and Shot, 2007; 김병윤, 2008; 송

위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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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 경로의 유형과 사회기술 시나리오

사회기술 시스템의 전환이 모든 경우에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

니다. 전환연구자들은 틈새에서의 혁신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기존 레짐을 

바꾸게 될지, 기존 레짐의 행위자들은 거시환경의 압력과 니치의 도전에 어

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전환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즉, 거시환경이 기존 레짐에 압력을 미칠 때 니치가 얼마나 개발되었는

가 그리고 니치가 기존 레짐이 공생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경쟁

하는지의 두 차원을 교차하여 분석했을 때, 다양한 전환 경로의 유형 —대체

(substitution), 변형(transformation), 재배열(reconfiguration), 이탈 및 재배치

(de-alingment and re-alignment) 등 —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Geels and 

Shot, 2007; 김병윤, 2008; Vertgart, 2012). 각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① 대체(substitution)의 유형. 거시환경으로부터 강한 압력이 나타나고 어

느 정도 발달한 기술적 니치가 존재한다면 기존 레짐의 요소를 대체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1)

② 변형(transformation) 유형. 낮은 수준의 거시환경의 압력이 존재하지만 

니치에서의 혁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 레짐은 이를 

수용해서 적응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부분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시스템 

개선’ 경로로 명명할 수도 있다. 

 ③ 재배열(reconfiguration)의 유형. 강력한 거시환경의 압력이 나타나고 

있을 때 충분히 발전된 니치가 존재하지만, 이 니치가 기존 레짐과 공생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환 유형이다. 이 유형은 

변형 유형보다 변화의 폭이 크지만 전면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스템 재구조화’ 경로로 명명할 수도 있다. 

1) 그런데 에너지(전력) 시스템과 같은 거대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경우에는 기술적 

요소만 단순히 대체되는 전환 유형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Verbong and 

Geels, 2012: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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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탈 및 재배치(de-alingment and re-alignment) 유형. 거시환경의 큰 

변화가 일어나서 기존의 레짐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신뢰를 상실하고 

기존 레짐으로부터 이탈한 상황에서, 틈새들 사이의 경쟁이 일어나고 그 

중에 한 틈새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기존의 레짐이 완전히 바뀌

어 새로운 레짐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유형은 전면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시스템 혁신’ 경로라고 명명할 수도 있다.2)

몇몇 전환연구자들은 다층적 관점(MLP)과 전환 유형 구분을 활용하여 다

양한 에너지전환의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사회기술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시작했다(Hofman and Elzen, 2010; Verbong and Geels, 2010; 2012). 사회기술 

시나리오는 기술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색할 수 있도

록 해주며,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요소들

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정책결정자들이 개별 기술들의 잠재력에 

대해 함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어떤 규칙 아래에서 이들 

기술들이 다른 기술들과 상호 연계되면서 발전할 수 있을지 혹은 사용자 선

호의 변화와 연결되면서 대안적인 실행(practice)을 형성할 수 있을지를 성찰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Hofman and Elzen, 2010: 667). 사회기술 시나리오를 

통해서 에너지전환의 기술적 요소 외에도 사회적 요소와 관계를 탐색하려는 

시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을 녹색화하기 위한 진짜 도전

은 에너지 시스템의 사회적 조직을 변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Verbong 

and Geels, 2012; 2012). 

(3) 전환의 지리학

한편 전환연구는 전환의 동학을 설명하면서 주로 시간적 차원만을 고려하

면서, 공간적 차원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2) ‘변형’, ‘재배열’, ‘이탈 및 재배치’라는 용어가 전환 유형의 특성을 제대로 표현해 주지 못한

다는 익명의 심사자의 조언에 따라서 각각 ‘시스템 개선’, ‘시스템 재구조화’, ‘시스템 혁신’

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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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STRN, 2010; 2019; Bridge et al., 2013; Schwanen, 2018). 예컨대 지금까지

의 전환연구는 시스템 전환이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어디서든 동일하게 일

어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반면,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전환의 속도, 양상 

그리고 스케일까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등장하는 에너지경관

(landscape)과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영역성(territoriality)도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런 비판 위에 선 전

환의 지리학(geography of transition)은 “장소가 전환을 만들어내며, 전환은 장

소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지역적 노드와 지구적 

네트워크 안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상호의존적 거버넌스 과정”으로 개념화하

고 있다(STRN, 2010: 18). 또한 에너지전환을 ‘입지’, ‘경관’, ‘영역성’, ‘공간적 

차별화’, ‘스케일’ 그리고 ‘공간적 착근성’ 등의 개념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지리학적 과정’(Bridge et al., 2013: 331)으로 간주한다. 

전환연구가 의존하는 다층적 관점에서 거시환경, 레짐 그리고 틈새라는 

분석 수준이 각각 지구, 국가, 지역(지방)이라는 지리적 스케일에 조응할 수 

있지만, 전환의 지리학은 그러한 스케일의 경계, 위계 그리고 그 속성들이 

모든 장소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STRN, 2010; 이보아, 

2018). 이런 인식은 다양한 전환 경로의 유형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거시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가하는 압력은 지리적 공간의 상이한 특성을 가진 레짐에 따라서 다른 반응

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예컨대 강한 거시환경의 압력 속에서 대체적으로 견고

한 지배 레짐의 기술적 요소만 교체하는 대체 경로와 레짐 자체가 무너지고 

마는 이탈 및 재배치 경로의 차이를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거시환경

의 압력 강도 자체도 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인지할 수도 있다(이에 따라 변형 

경로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복잡해질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지

배적인 레짐이 거시환경의 압력에 반응하는 지구적(혹은 지역적) 네트워크와

의 상이한 연계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전환 경로 유형에 영향을 미

치는 틈새들의 발전 정도는 장소에 결착된 다양한 자원들의 동원 가능성, 지

역행위자들의 네트워크의 성숙도 등, 지역적 노드의 상태를 통해서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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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회-기술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지리적 공간 문제를 고

려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전환의 지리학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

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사회-기술 시스템 안의 네트워크 혹은 노드

를 따라 분석을 해나갈 경우에, 레짐의 경계 혹은 영역성은 암묵적으로 전제

되는 국민 국가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소위,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따

른 ‘영역적 함정’ 문제를 상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배균(2012)을 참고]. 예

를 들어 유럽의 경우, 1990년대 유럽 전력시장의 개혁 조치로 한 국가의 전

력 시스템은 다른 국가들과 연계되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제도적으

로도 지역적(유럽) 차원에서 규율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 제도, 규범 등

의 혁신들이 일어나는 하위 국가 내의 지역적 노드들이 지리 공간적 다양성

을 반영하며 레짐의 경계를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되고 있다[유럽의 지역에너지전환에 관해서는 한재각(2017a)을 참조]. 이는 현행 

레짐이 국가적 수준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환 과정을 통해서 

새로 형성되는 레짐의 경계도 계속 경합의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특정한 전환 경로에 포함된 지구적 네트워크와 지역적 노드를 밝히는 것은 

어떤 행위자가 그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지(혹은 참여할 수 있는지)를 드러

내주면서, 변화시켜야 할 사회 조직의 구성 요소와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Bridge et al., 2013).

2) 네덜란드 에너지전환의 사회기술 시나리오 혹은 전환 경로 탐색

사회-기술 시나리오 방법을 활용하여 유럽(국가)들의 전환 경로를 분석하

는 연구들[네덜란드의 경우 Hofman and Elzen(2010); 유럽의 경우 Verbong and 

Geels(2010, 2012); 영국과 독일의 경우 Geels at al.(2016)]이 이어지고 있다. 이 중

에서 네덜란드의 전력 시스템을 대상으로 사회기술 시나리오를 개발한 

Hofman and Elzen(2010)에 우선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네덜란드는 

2008년 현재, 전체 전력 소비량의 7.5%를 풍력과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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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었다. 21세기 초 네덜란드에서는 두 개의 상반된 흐

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하나는 에너지기업들이 유럽 시장 전체를 대상으

로 한 전략을 개발하고 전력의 국제 거래를 증가시키면서 국제적 전력 인프

라를 확장하는 흐름이었다. 다른 하나는 작은 규모의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

의 양방향 전력 흐름을 가진 지역 발전소들이 증가하는 흐름이다. 이런 현황

과 변화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을 두고, 연구자들은 네덜란드가 2050년까

지 전력소비는 두 배로 증가하는 반면, 전력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0%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 ― 유럽 

전력 시스템 전환,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환, 분산 발전 전환 시나리오 ― 를 개발하

였다.3)

① 변형(시스템 개선) 경로로 구분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환 시나리오에

서 에너지전환은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추동되며, 기존의 전력기업들이 주도하게 된다. 그 결과 

탄소포집저장(CCS)4) 기술을 채용한 기존 화력발전소와 함께 핵발전소

와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이 전력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새로

운 수소 기반 네트워크가 출현하게 된다. 소규모 열병합 발전과 재생에

너지는 가정 부문의 시장에서만 기반을 얻는다.

② 재배열(시스템 재구조화) 경로로 구분되고 있는 유럽 전력 시스템 시나리

오에서 에너지전환은 기존의 시스템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

3) Verbong and Geels(2010, 2012)도 유사하게 유럽 전력시스템의 세 가지 전환 경로 ― 하

이브리드 그리드 지향 강화(Futher toward hybrid grid: 변형경로), 슈퍼그리드의 출현(재

배열 경로) 그리고 분산 발전의 지향(이탈 및 재배치 경로) ― 를 분석하였다. 이는 네덜란

드에 대한 Hofman and Elzen(2010)의 세 가지 전환 경로와 비슷한 점이 많다.

4)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기술은 “이산화

탄소를 포집한 후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안전하게 육상 또는 해양지중에 저장하는 기

술”로 설명된다(정부부처 합동, 2018: 26). CCS는 탄소포집저장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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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추진된다. 그 결과 2050년, 전력 수요의 절반은 국내에서 가동되며 CCS 

기술과 결합된 효율 좋은 발전소에서 가스, 바이오매스, 석탄을 연소하

여 공급하며, 나머지 절반은 국외에 위치한 다연료 가스화 복합 사이클 

발전소, 해상 풍력단지, 집중형 태양열 발전소(CSP), 태양 수소 시스템과 

수력 발전소로부터 수입하여 공급한다. 이것은 슈퍼그리드 시나리오로

도 불리는데,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구상중인 대규모 태양열 발전소(데저

텍)와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전력망 계획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이탈 및 재배치(시스템 혁신) 경로로 구분되는 분산전원 전환 시나리오에

서 에너지전환은 지역주의(regionalism), 공동체 기반 조직, 소비자 참

여,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논리에 의해서 추동된다. 레짐 

행위자는 거시환경 압력에 대응하는 데 곤란을 겪으며, 새로운 행위자 네

트워크는 보다 지역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존 레짐 행위자

들의 대규모 공급 중심 패러다임과 새로운 행위자 네트워크의 지역 수요 

중심 패러다임이 경쟁한다. 이에 따라서 2050년에는 발전 설비 용량의 

25%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분산전원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며, 50%

는 중앙 전력망과 연결되어진 분산 시스템에 의해서 공급된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중앙 발전소에 의해서 공급된다.

세 가지 전환 경로는 전력 레짐이 직면하고 있는 거시환경의 압력에 대응

하여, 전력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녹색화하기 위한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

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우선순위, 지

배적인 사회적 동학 그리고 틈새의 역할에서는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Verbong and Geels, 2012). △변형(시스템 개선) 경로의 경우, 기존 레짐 행위

자는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한 채 중앙집중적 전력 생산을 녹색화하

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수용하면서 재정향하게 된다. 이때 지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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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는 경제성으로 에너지 회사들의 경쟁에서 가격과 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대안을 평가할 때 비용효과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재

배열(시스템 재구조화) 경로에서는 지정학적 그리고 에너지 안보가 레짐의 중

요한 과제로 인식되면서, 레짐 행위자들은 정책결정자와 새로운 기술 공급

자와 함께 보다 지속가능한 유럽 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정치

적 논리가 중요한 동인이 되는데, 유럽 차원의 조율과 지도가 이 과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간주된다. 일부 측면에서는 전력산업 자유화 

이전의 지배적 개발 패턴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발전 규모

(특히, 풍력, 태양광, 집중형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를 확대해 간

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이탈과 재배치(시스템 혁신) 경로에

서, 사회-문화적 논리 ― 지역주의, 협동조합과 소비자 참여 ― 가 지배적이다. 새

로운 시스템 배열은 점진적으로 지방과 지역(local and regional) 발전소와 이

와 연계되는 새로운 소규모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출현한다. 새

로운 시스템의 출현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행위자와 그들이 도입하는 새로

운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 레짐 규칙 그리고 

인프라의 변화로 인해서, 이 전환 경로는 기장 급진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사회-기술 시나리오 연구자들은 이런 분석을 통해 전환 경로들의 정책 목

표의 우선순위 그리고 전략 차이 등을 드러내어 정책 결정에서 분석의 깊이

와 성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Verbong and Geels, 2010). 하

지만 개발된 사회-기술 시나리오의 다양한 전환 경로들이 가진 다양한 스케

일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달리 강조하지 않았다. Hofman and Elzen(2010)은 

전력 시스템 관련 의사결정이 유럽, 국가, 지역의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는 것인지 하는 점이 다양한 

전환 경로를 가르는 주요한 요소라고 지적했지만, 각각의 전환 경로가 특정

한 스케일을 가지게 되는지는 토론하지 않았다. 왜 변형(시스템 개선) 경로는 

국가적 스케일을 가지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는가에 대해 궁금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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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다층적 분석

1) 거시환경의 변화와 전환 압력

한국 에너지 사회기술 시스템에 가해지고 있는 전환의 압력은 무엇이 있

을까? 우선 정부가 최근에 수립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한국

의 에너지 시스템 및 정책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표 1> 참조)에서 전환 압

력을 가할 국내외적인 거시환경의 변화를 꼽아보자. 파리협정 발효와 2020

년 신기후체제의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압력 심화, 미세먼지 및 핵 위

험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 RE100 캠페인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 

발전소, 송전선로 등 대규모 에너지시설 건설 입지 갈등에 따른 변화 압력, 

세일가스 등의 비전통 에너지원 공급 확대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따른 

에너지 안보 환경의 변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5) 그러나 기후위기, 미세

먼지, 핵 위험에 대한 우려와 국제적 압력,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의 요구 등

을 거시 환경의 전환 압력으로 꼽는 데 큰 이견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엇

을 전환 압력으로 인지하고 강조할 것인가 하는 점은 자명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경합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계화-지방화의 흐름 그리고 앞

서 검토한 Hofman and Elzen(2010)과 Verbong and Geels(2010; 2012)의 사

회-기술 시나리오가 보여준 스케일 구분을 참고하여, 우선 에너지 안보와 관

련된 국제적/지역적 맥락(가능성)과 에너지 분권과 관련된 지역적 맥락(요구)

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 보겠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 회담을 연달아 개최

하였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역사적인 북미정상 회

담을 개최하면서,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동북아 지역의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었다. 그런 기대는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지

5) <표 1>에서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활동 증가, 저유가와 차량 대형화 추세 등, 주

로 국내적 환경들은 기존 레짐의 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환 압력을 상쇄하는 요소들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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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국제적

∙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과 2℃ 목표 준수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 심화

∙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캠페인 참여 증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

∙ 세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원 공급이 확대되면서 석유 공급처가 다변화

∙ 지역 편재가 적은 재생E·가스투자·활용 확대로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전망 

국내적

∙ 미세먼지 해결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

∙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와 포항의 지진 등, 원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우려

∙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

∙ 전환 손실이 높은 전력 비중이 높아지고 천연가스와 열 사용 비중이 낮음

∙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경제활동 증가, 저유가와 차량 대형화 추세

∙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상승하고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구조가 지속

∙ 발전소, 송전선로 등 대규모 에너지시설 건설 입지 갈등이 지속

* 자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산업부, 2019c)에서 내용 발췌·정리.

<표 1>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국내외적 환경

만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만약 남북 관계의 개선과 정치·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혹은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남

북협력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는다면, 전력망의 연결, 발전소의 건설 지원 

등의 다양한 에너지 협력이 중요한 우선적인 과제로서 부각될 수 있다(윤재

용, 2018a). 한편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

도 점차 주목받고 있다. 지역 내 국가(중국 및 러시아) 혹은 기업(일본의 소프트

뱅크 혹은 고비텍 프로젝트 참여 기업) 등이 각각의 맥락과 이해관계에 따른 구

상 아래 전력망의 연계 혹은 가스관의 건설 등의 다양한 구상들을 오래 전부

터 내놓고 있다(윤재영, 2018b). 한국도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의 탐색과 에너

지 안보의 제고라는 맥락에서 에너지원(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 및 그 공급원

(러시아 및 몽골 등)의 변화를 위한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검토·협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 그러나 이러한 구상과 논의들은 복잡한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시환경의 전환 압력 혹은 가능성으로 충분

히 기능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자신할 수 없다.

그에 반해서 에너지 분권에 대한 요구들은 전환 압력으로 점차 실질화되

고 있다. 밀양과 청도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의 건설을 둘러싸고 벌

어진 주민들의 저항은 전국 쟁점을 만들면서 송전선로 건설을 회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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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산전원을 강조하는 정책적 변화를 야기했다(산업통상자원부, 2017b). 이

와 비슷하게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가 특정 지역(예컨대 경북/부산/울산 그리

고 충남의 당진시)에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신규 건설 계획이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핵 위험, 전자기파 피해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

의 비판과 저항에 해당 광역/기초지자체들까지도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노

후 발전소의 폐쇄와 신규 발전소 건설 반대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전원개발

촉진법’ 등에 국가에 의한 일방적 권한 행사와 지자체의 권한 부재 혹은 부족

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다(한재각, 2017b).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들은 많은 시민들의 지지 속

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절약,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관련된 혁신

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

에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에너지 분

권과 지역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압력의 형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지역 분권과 자치’에 대한 열망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6)

2)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지배적인 레짐 

현재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지배하는 레짐은 어떤가? 많은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불가능성을 비판해 왔다. 해외로부

터 수입되는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와 같은 에너지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

6)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

기도 했다. 또한 행정안정부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연방제에 버금가

는 강력한 지방분권”의 목표를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안)’도 제시한 바 있다(행정안전부, 

2017). 또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추민 참여의 실질화”

가 포함되었는데, 지자체로 포괄적인 사무이양을 추진하면서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을 

약속하였다. 실제로 2019년 1월, 571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 46개 법

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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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소비 효율을 강조하기보다는 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정책과 결합되는 

대규모 중앙집권적 에너지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하였다(김종달, 

1999; 이필렬, 1999).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인식적 그리고 규범에 대한 비판

도 있어 왔다(한재각·이영희, 2012). 전환연구자들은 이런 분석을 보다 체계적

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다. 전환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시스템을 지배하는 레짐은 물질·기술적 요소, 행위자와 사회 집단의 네트워

크, 형식적·규범적·인지적 규칙(formal, normative and cognitive rules)로 구성

된다(Verbong and Geels, 2010). 이런 레짐 요소들은 상호 연결되어 현행 시스

템에 안정성을 부여하지만, 새로운 거시환경의 변화 압력이나 틈새의 도전

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위의 세 가지 요소들을 기준으로 

한국의 지배적인 에너지 레짐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자.

우선, 물질·기술적 요소로서 △핵에너지 및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발전 

시스템, 한반도 남쪽에 한정되어 고립적으로 전개된 송배전 시스템, △도시

가스, 석유(등유) 및 전기 등을 중심으로 한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의 공급, △

유류 제품을 연소하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와 잘 확보된 도로망 시스템, 

△중화학공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적 시스템, △거

의 전적으로 해상 운송수단에 의존하여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1차 에너지의 

공급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행위자와 사회집단의 네트워크에 집중

해 보면, △국가 및 공기업(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절대적 우위 속에서 민간 발

전회사들이 일부 진출하여 경합하는 전력 시스템, △자유화된 석유 시장 중

심의 정유 및 공급 기업들, △가스공사에 의한 독점적인 가스 수입과 민간 기

업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독점되고 있는 가스 공급시장,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집단에너지 시장의 공공 및 민간 기업의 경쟁,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과 물가 안정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청와대 및 정부(기재부)와 이에 

순응하는 국회, △낮은 에너지 비용에 익숙해진 소비자들과 이에 도전하기

를 주저하는 사회운동, △‘에너지 공공성’ 담론으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일

부 노조들 그리고 에너지산업의 이익과 연계되어 있는 대다수 전문가들을 

꼽을 수 있다. 셋째, 형식적·규범적·인지적 규칙 요소로서, △저렴하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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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에너지의 공급을 최우선적 가치로 유지하는 문화와 규범, △전원개발

촉진법 등 전력의 안정적 개발과 공급을 위해서 유지되고 있는 중앙집권적

인 법제도, △관료-기업-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의사결정 문화와 

‘가치중립’을 표방하지만 현상유지적인 전문가 이데올로기가 두드러진다.

3) 한국 에너지전환을 위한 다양한 틈새들

에너지전환을 야기할 수 있는 틈새들은 정책, 기술, 조직, 제도 등의 다양

한 차원에서 발견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전력산업에 초점을 맞춰,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기술, 분산전원과 스마트/마이크로 그리드, 탄소포집

저장과 같은 저탄소 기술,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집중해서 논의해 보겠다. 

(1)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기술 확산

정부는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경과하며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지만 1980년대의 저유가로 인해서 곧 시들해졌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책은 남

아, 정부 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생에너지 시장이 2000년대 초반까지 근근이 

유지되었다(박진희, 2008). 그러다가 일부 시민단체(예컨대, 에너지대안센터)들

의 선도적인 주장과 제안으로 2000년대 초반에 발전차액지원(FIT)제도가 도

입되었고(장영배·한재각, 2008), 2012년부터 이를 대체한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

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재생에너지는 발전원 믹스에서 아주 제한적인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장기적 비전에서도 보조적인 지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하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를 

제작하는 산업들도 초기 형성 단계에 들어섰다가, 안정적인 시장이 마련되

지 않으면서 정체되거나 축소되기도 했다.

기후변화, 핵 위험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가 에너지전환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기 시작했다. 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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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총 48.7GW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하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 2017a).7) 이에 따라서 문재

인 정부에 들어서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과거와 다르게 크

게 늘어나는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IRENA, 2019).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처럼 G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사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RPS제도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편

으로 기존 화력발전소에 해외에서 수입한 바이오 연료를 혼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소규모 분산적인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 중인 발

전사업자 및 협동조합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력시장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

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 분뇨, 농작물 부산물,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

한 바이오 가스나 간벌목 등을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발과 상용화 시

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분산전원 확대, 스마트그리드 기술 개발, 그리고 지자체의 혁신적 실험

밀양과 청도 등에서 벌어진 초고압 송전탑을 둘러싼 주민갈등을 계기로, 

정부는 대규모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소규

모 분산전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7b; 2019). 분산 전원으로 태양광과 같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꼽고 있지만, 더불어 가스복합발전소나 열병합발전소 등도 대표적인 분산전

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가스복합발전소는 2011년의 9·15 대정전 이후 

부족한 발전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건설되었다. 뒤이어 완공

되기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와의 가격 경쟁력에 밀리면서 발전 비중에서 

여전히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의 필요

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어 석탄발전 비중을 감소해야 한다는 압력이 나타나

7)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는 각각 30.8GW와 16.5GW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주로 

(대)기업들이 주도하게 될 대규모 프로젝트는 28.8GW이며, 개인과 협동조합 등이 중심적

인 역할을 하게 될 주택·건물 등 자가용 부문,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부문, 그리고 농가 

태양광 부문이 각각 3.4GW, 7.5GW 그리고 10GW로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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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가스복합발전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나선 두산중공업 등 국내 기

업들과 가스복합발전소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한국에너지, 2019). 또

한 정부의 수소경제 지원 정책에 따라서 천연가스 기반의 연료전지 발전소

도 주요한 분산 전원으로 인정받으면서 여러 곳에서 건설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어나면서 전력 계통 

관리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의 고유한 특성인 간헐성과 변

동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에

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다양한 분산에너지원을 통합하기 위해 송배전망 기술

과 운영 방식을 혁신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7a; 

2017b). 이에 따라서 한전뿐만 아니라 KT 등의 정보통신기업 그리고 스타업 

기업들이 참여하여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시도

하고 있다(이명석·김병근, 2014).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 기술 등을 결합하는 가상발전소 혹은 전력중개사업이 그런 시도 

중에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김형수·한재각, 2019), 전통적인 전력기업 이외 

에너지 협동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3) 동북아 슈퍼그리드8) 사업 구상

1990년대에 들어서면 동북아 전력망을 연계하려는 여러 구상9)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이성규·정규재, 2017), 특히 1990년대 말부

터는 러시아의 주도로 남한-북한-러시아의 전력망의 연계 논의가 시작되었

8) 한전은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정에

너지(풍력, 태양광, 수력, 천연가스 등)를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중, 한-일, 한-러 

간의 전력계통을 연계하는 전력망”으로 정의하고 있다(한전의 동북아수퍼그리드 웹사이

트: https://home.kepco.co.kr/kepco/SG/view/SGView001.do: 2020.2.10 방문). 

9) 동북아지역에서 제안된 다자간 전력망 연계 구상은 ‘동북아 전력시스템 연계(NEAREST)’, 

‘아시아 수퍼그리드’, ‘고비텍(Gobitec)·아시아슈퍼그리드’, ‘범아시아 에너지 인프라’, ‘아

시아 태평양 전력망’, ‘글로벌 에너지 연계(GEI)’, 그리고 ‘아시아 에너지 고리(AER)’ 등이 

있다. 자세한 것은 이성규·정규재(2017)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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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윤재영, 2018a). 그리고 2005년 북핵 타협(9·19 공동성명) 등과 같은 남북 그

리고 북미 사이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2006년부터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력 분야의 협력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9년부터 시작

한 전력계통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들은 2020년에는 완료하고, 향후 남-북-

러 공동연구도 추진할 구상을 밝히고 있다. 한편 2016년부터는 한-중-일 간

의 전력망을 연계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하였는데, 한-중 선로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일 노선은 민간 중심(한전-소프트

뱅크)의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이런 흐름은 한국 대통령이 2017년 

블라디보스토크의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

상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몽골, 중국 및 러시아의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로 

생산된 전력을 수입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10) 현재 가장 앞서 있는 한-중 구간의 연결과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 법

인 설립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9). 이런 협력에서는 전력망을 건설·운영하는 한전이 핵심적인 행위자가 

되고 있으며, 전력 케이블 및 전력설비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사

업적 기회를 잡기 위해서 관심을 쏟고 있다(≪건설경제≫, 2018.4.30). 

10) 한국 정부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일본 손정

의 회장의 ‘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

후, 일본 손정의 회장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의 핵발전소가 거의 모두 가동 중지되

면서 전력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러시아의 수자원 그리고 몽골 고비 사막의 태양광 

및 풍력 자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슈퍼그리드를 통해서 일본까지 공급한다는 구

상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6월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시절 일본에서 당시 손 

회장을 만나 동북아슈퍼그리드 구상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손 사장은 2017년 4월 국

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수퍼그리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한국의 새 대통령을 만

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3차 동방경제 포럼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제시함으로써 

이에 화답했다. 그리고 그해 10월 말 서울 플라자호텔에서는 일본 신재생에너지재단(REI·

자연에너지재단)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공동으로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의 주제는 “아시아 수퍼그리드-동북아시아를 위한 개념에서 현실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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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저탄소 기술: CC(U)S의 개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한 후, 탄소포집저장

(CCS)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선정되어 연구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녹색기술 연구개

발 종합대책”의 27대 종점 육성 기술의 하나로, 다음 해 2월에는 녹색성장위

원회가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를 발표하면서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하나로 

CCS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지식경제부는 녹색성장위원회 보

고대회에서 “국가CCS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9월에 Korea CCS 2020 

사업단을 선정하고 12월에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

(KCRC)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1월에는 한전과 발전자회

사 및 여러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협회가 창립하

였다. KCRC는 향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CCS 기술의 시장 진입이 가

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2020년대 중반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이은희·정환수, 2016). 한편 정부는 2016년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8.2백만 톤을 감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CCUS를 

포함시켰으며, 2018년에 로드맵 수정본에서도 그 양이 10.3백만 톤으로 줄

어들기는 했지만 주요한 감축수단으로 유지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4. 한국 에너지 전환 경로의 시론적 탐색 및 토론

1) 한국 에너지전환 사회-기술 시나리오의 개발

이제 사회기술 시나리오 접근을 활용하여 한국 에너지전환의 경로를 탐색

해 보도록 하자. 여기에서는 한국 에너지전환의 사회-기술 시나리오를 개발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에너지전환의 스케일 측면을 강조하는 ‘전환의 지

리학’ 문제를 고려하였다. 그에 따라서 국가적 스케일에서 전개될 중앙집중

적인 점진적 전환 경로, 각각 지역적 및 국제적 스케일에서 전개될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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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전환 경로
주요 요소

지배적 행위자 

네트워크
핵심 동인

중앙집중적 

점진적 

전환(변형 

경로)

중앙정부와 한전 등의 레짐 행위자는 점진적이고 제한적

인 에너지원의 전환을 추진. 핵발전소는 점진적으로 축

소되며, CC(U)S 기술을 활용하는 ‘청정석탄’ 발전을 추

진. 또한 재생에너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개

발하여 거시환경의 압력에 대응. 그러나 송배전망의 독

점적 운영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수용하기 위한 송배전망 

투자에 소극적으로 만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한함.

한전 및 발전자회

사, 민간 발전사, 

재생에너지 기업

들, 중앙정부(산업

부)

기후변화, 미세

먼지, 탈핵운

동, 에너지전환

정책

에너지 

분권과 

자립 

전환(이탈 

및 재배치 

경로)

에너지 분권과 자치 담론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레짐 행위

자들의 네트워크가 위축·약화됨. 반면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 단체들이 유력한 레짐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소규

모 분산적인 재생에너지설비를 확대하고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내 전력망을 운영관리하면서 지원

함. 적극적인 에너지수요 관리에 따른 수요 감축.

지방자치단체(협

의회), 에너지자립

마을, 에너지협동

조합, 소규모 재생

에너지-IT 기업 등

기후변화, 미세

먼지, 탈핵운

동, 에너지전환

정책+ 자치분

권 에너지갈등 

에너지분권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전환(재배

열 경로)

남북 및 동북아 지역의 협력적 관계가 진전되면서, 고비

텍-아시아슈퍼그리드,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의 구상의 

현실 가능성이 증가. 몽골과 극동 러시아 지역의 재생에

너지 및 천연가스를 활용한 대규모 발전설비와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을 활용. 

중국·러시아·몽

골 정부 및 전력기

업, 일본 기업(소

프트뱅크), 한전, 

에너지경제연구

원, 한국 북방경제

협력위원회 등

기후변화, 남북

관계 개선, 동

북아 협력적 관

계(에너지시장) 

형성 

<표 2> 한국의 에너지전환 사회기술 시나리오 모색

분권과 자립 전환 경로와 동북아수퍼그리드 전환 경로라는 세 가지 시나리

오를 개발하였다(<표 2> 참조).

(1) 중앙집중적 점진적 경로

이 전환 경로는 지배적인 레짐이 파리협정에 따른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 핵 위험과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의 우려 등의 거시환경 압력에 저항하

는 동시에 적응하면서 국가적 스케일 혹은 영역성을 가진 레짐의 특성을 잃

지 않은 채 틈새의 여러 혁신들을 레짐 안에 수용하는 변화를 모색한다는 시

나리오다. 즉, 대규모 핵발전소 및 석탄발전소 단지와 전국적 범위에서 중앙

집권적 방식으로 건설·운영하는 송배전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와 

문화적 규범을 가진 한전 및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 그리고 이를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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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원하고 규율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은 흔들림 없이 현행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 결과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퇴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시키려는 시도는 송배전망의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빠르게 않게 ‘속도 조절’된다. 또한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 개

발,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추출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정책, 온실가스 감축의 

불확실하며 ‘탄소 고착(carbon lock-in)’ 효과를 나을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바

이오 혼소 실행 및 CCS 기술 개발 등; Vertgart(2012) 참고]을 채택하려는 시도와 같

이,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따라 (대)기업이 주도하는 틈새 혁신에 대한 전략

적 선택과 수용이 이루어진다.

(2) 에너지 분권과 자립 경로

두 번째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적 압력과 핵 위험 그리고 미세먼지

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와 함께, 지역의 에너지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저항

과 에너지 분권과 자치 요구라는 거시환경의 변화 압력이 강조된다. 이런 거

시환경의 압력에 국가적 스케일의 중앙집권적 레짐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하고 지리적 영역성 차원에서 다양한 변화가 모색되는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적 스케일의 레짐 행위자가 주도하는 대규모 중앙집중적인 시스템

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틈새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적 스케일의 소규모 

지역분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전력) 수급의 권한과 책임이 이관되어 각 지자체들이 자기 관

할 구역 내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면서, 이를 이행할 지역에너지공사(혹은 이

와 협력하는 에너지협동조합) 등을 설립·운영한다[독일의 유사 경험에 대해서는 한

재각(2017a)을 참조]. 이들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분산전원, 특히 소규모 재생

에너지 발전원을 개발하고, 전력 계통을 안정하기 위한 ESS와 수요반응 등

의 다양한 유연성 자원을 스마트그리드로 연계·운영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송배전망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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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북아슈퍼그리드 경로

세 번째 경로는 앞서 언급한 온실가스 감축, 핵 위험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 등의 거시환경적 압력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의 개선 및 동북아 

지역의 협력적 분위기라는 거시환경적 기회 혹은 조건이 형성이 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한국의 전력망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새롭게 구축될 초고압의 장거리 전력망과 연계하고, 중국, 몽골, 러시아 등

의 풍부한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원 및 천연가스를 활용한 대

규모 발전설비와 초고압송전 기술을 이용하여 탈(혹은 저)탄소 전력을 공급

받는다는 ‘재배열 경로’이다. 동북아수퍼그리드의 기술적 구성물 및 지리적 

입지와 노선,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적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형식과 규범 등

에 여러 쟁점들[이에 대해서는 이성규·정규재(2017)를 참조]을 다루기 위해서는 

초국적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 정부나 한전 등은 국가적 스케일의 

레짐을 지배하는 행위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동북아수퍼그리드 구상

에 참여하는 각 국가들의 레짐 행위자들과 함께 이 거버넌스의 중요한 일원

이 될 것이지만, 각국의 영역성을 침해하거나 약화시키는 초국적 레짐 행위

자의 등장을 허용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높다[유럽의 경험에 대해서는 이성

규·김남일(2018)을 참조].

2) 전환 경로의 유형 그리고 현실화 가능성 토론

첫째, 한국 에너지전환을 위한 세 가지 전환 경로의 유형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 네덜란드의 시나리오처럼, 국가적 스케일의 전환은 ‘변형 경로’, 국제

적(유럽 지역) 스케일의 전환은 ‘재배열 경로’, 그리고 지역적 스케일의 전환

은 ‘이탈과 재배치 경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가장 먼저 제시한 ‘중앙집

중적인 점진적 전환 경로’에서는 국가적 스케일의 기존 레짐에 큰 변화가 없

이 이에 부합할 수 있는 틈새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틈새는 

배제하는 전략이 작동될 것이다. 그 결과 이 전환 경로는 에너지 시스템의 

부분적 개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살펴본 에너지 분권과 자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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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에서 지역의 에너지 불평등에 대한 저항과 에너지 분권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거시환경의 변화 압력을 형성하며, 기존 레짐을 해체할 가능성이 있

는 지역적 스케일의 전환실험 경험과 틈새 행위자들의 (자원 동원력 등의) 역

량 확보와 상호 연계가 나타난다. 그 결과 국가적 스케일의 기존 레짐이 붕

괴하고 지역적 스케일의 새로운 레짐이 등장하는 시스템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의 ‘동북아수퍼그리드’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압력

과 함께 동북아 긴장 해소와 협력적 분위기와 같은 거시환경의 기회/조건이 

형성된 상황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 경로가 실현되려면, 역내에 있는 각국의 

지배적인 레짐 행위자들이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의 개발과 초고압 송전선

로의 건설을 위해 자금과 기술을 동원하고 초국적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을 이뤄내야 한다. 이는 기존 레짐의 변형과 확장을 통한 시스템 

재구조화로 귀결될 것이다. 

둘째, 네덜란드 사례와 비슷하게 한국 에너지시스템이 국가, 국제, 지역 

스케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전환이 각각, 변형, 재배열, 이탈과 재배치 경

로에 조응하는 것은 우연한 일인가? 이는 에너지 시스템을 둘러싼 역사적 경

험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경향성으로 이해된다. 많은 국가들에게서 지역

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에너지(전력)시스템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연계되

고 통합되면서 국가적 스케일로 발전해 왔고, 이것은 국가 통치의 영역성을 

확립하는 정치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Bridge et al., 2013). 이

에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시스템의 지배적인 레짐은 국가적 스케일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를 변화시키려는 거시환경의 압력과 틈새의 도전은 세

계화-지역화 흐름과 함께 두 가지(국제적 그리고 지역적) 스케일에서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타나게 되지만, 국가적 스케일의 지배적 레짐 행위자들은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컨대 1980년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자유주적 세계화 흐름에서 (특히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국가적 스케일의 레

짐 행위자들은 에너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적 스케일의 행위자인 

다국적 에너지기업들로 변모하거나 그들의 시장 주도에 우호적이었다. 여기

에 더해 유럽연합이라는 정치적 프로젝트가 또 다른 기반을 형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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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에 대한 정치사회적 반발은 

국가 혹은 공적 영역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국가적 스케일의 행위자들

과 다르게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단순히 국가적 스케일로의 복귀를 넘어 

지역적 스케일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 탐색과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한재

각·이정필·김현우, 2017; Hall et. al., 2013). 네덜란드와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기술 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스케일을 달리하는 전환 경로의 유

형들과 그 가능성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현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각 사회-기술 시나리오가 모두 동등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

다. 현재로서는 ‘중앙집중적인 점진적 전환 경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방향은 국가적 스케일의 지배적인 

레짐 행위자들에 의해서 거시환경의 변화 압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흔들림 

없이 통제받고 있다. 거시환경의 변화 압력에 대응하는 지배적인 레짐 행위

자들은 다양한 전략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레짐을 최대한 유지하려 한다

고 분석하는 연구들(Geels, 2014; Penna and Geels, 2015; Turnheim and Geels, 

2013)이 이런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그 결과 다른 스케일에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상상력은 제약된 채, 여전히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 기준으로 삼

고 에너지전환을 에너지원의 변화 혹은 에너지믹스(energy mix)의 조정 문제

로 환원시키는 에너지전환의 주류적 담론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 권한의 이양 혹은 상실 그리고 전력산업 구조의 개편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에너지 분권과 자립 경로’와 이를 시도하는 틈새들은 

전략적으로 배제되거나 주변적 요소로 순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분

권과 자립 경로의 주요한 틈새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분산적인 재생에

너지 설비가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송전거리 차등요금제 

도입은 거부되며, 스마트그리드 기술, 지역에너지공사 그리고 전력중개사업 

등의 혁신의 확산은 정체되고 있다. 비슷하게 ‘동북아수퍼그리드 경로’도 스

케일과 영역성에서 중요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한 중요한 틈새인 초고압직류(HVDC) 송전 기술을 개발

하고 있는 한전 등의 지배적 레짐 행위자들에게는 구상해 볼 만한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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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에너지 분권과 자립 경로’보다는 현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하

지만 거시환경의 변화 압력 혹은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덜란드의 사회-

기술 시나리오와 다르게 동북아 지역을 관할하는 체제가 (아직)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이성규·김남일, 2018) 현실 가능성을 높게만 평가할 수는 없다. 

넷째, 각기 다른 스케일의 전환 경로는 양립 불가능하지 않으며, 경합하면

서 공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속에 ‘중앙집중

적 점진적 전환 경로’가 에너지전환의 주류적 담론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에

너지 분권과 자립’과 ‘동북아수퍼그리드’의 다른 스케일의 전환 경로도 주변

적인 담론으로나마 포함되어 있다. 관심의 초점은 시스템 전환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각 스케일의 전환 경로들이 어떻게 경합을 할 것이며 무엇이 지배

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시스템 전환의 시작하는 

단계를 지나 가속화되고 안정화되는 단계11)에 들어갔을 때에도, 경합에서 

승리한 지배적인 전환 경로 이외에 다른 전환 경로의 요소들도 공존할 가능

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존은 초기 전환연구자들

이 낙관적으로 기대했던 성공적인 전환관리에 따라 각 전환 경로 요소들의 

조화로운 배치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지배적인 레짐의 자리를 두고 벌어지

는 (심지어 격렬하기까지 할 수 있는) ‘전환 정치’ 혹은 정치사회적 권력 투쟁

(STRN, 2019: 10)의 결과로서 남겨진 것일 수도 있다. 

5. 마무리하며

이 글은 전환이론, 특히 다층적 관점(MLP)에 기반을 둔 사회-기술 시나리

11) 전환연구자들은 시스템 전환이 전개발 단계, 시작 단계, 가속화 단계 그리고 안정화 단계

라는 S자형 다단계(Multi-phase)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Rotmans and 

Loorbach, 2010). 한편 전환단계가 높아질수록 레짐과 틈새 행위자들의 투쟁은 격렬해지

며, 이에 따라서 기존의 유력한 전환 경로가 다른 전환 경로에 지배적인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관련하여 Geels et al.(201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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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에너지전환의 다양한 미래 혹은 경로를 분석하

였다. 거시환경의 변화 압력(혹은 기회)과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지는 틈새의 

도전에 대해서 지배적인 레짐 행위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로 레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춰, 세 가지 전환 경로 ― 중앙집

중적 점진적 전환 경로, 에너지 분권과 자립의 전환 경로, 그리고 동북아수퍼그리드 

전환 경로 ― 를 담은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이 각각은 국가적, 국제

적(동북아 지역), 그리고 지역적 스케일과 영역성을 고수 혹은 지향하는 전환 

경로라고 특징을 묘사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이와 유

사한 전환 경로들을 개발한 선행 연구들(Hofman and Elzen, 2010; Verbong and 

Geels, 2010)들은 전환 경로가 다양한 스케일에서 탐색될 수 있다는 점을 강

조하거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전환연구의 지리-공간적 

차원에 대한 무관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전환의 지리학이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즉, 한국 에너지전환이 국가적 스케일과 영역성 내에서

만 토론될 이유는 없으며, 스케일과 영역성을 달리하는 다양한 전환 경로들 

그리고 행위자들 사이의 경합을 주목할 필요성(즉,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영역적 

함정을 극복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글에서 탐색한 상이한 스

케일의 전환 경로들과 그들 사이의 경합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향후 

한국 에너지전환의 미래에 대한 학술적 그리고 실천적 토론에서 중요한 사

항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에너지전환은 국가적 스케일을 고수하고 있는 레짐 행위자들에 의

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 레짐의 큰 변화를 야기하지 않을 기술

적, 제도적 틈새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전환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케일을 달리하는 에너지 전환 경로들, 특히 에너

지 분권과 자립의 경로는 주변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주류 담론은 에너지전

환을 에너지믹스를 조정하는 정도로 협소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에너지기

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동북아수퍼그리드 구상과 분산전원 및 에

너지 분권 관련 항목들이 산발적으로 담겨진 것이 한국 에너지전환의 미래

를 두고 벌어지는 경합의 흔적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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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의 정책과 운동을 유연하고 풍부하게 하는 데 필요한 여러 질문

들을 촉발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류적 에너지전환 경로가 기후위기 상황

에서 요구되는 긴급하고 급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12)를 달성할 수 있는

가를 물을 수 있다. 만약에 부정적이라면 스케일을 달리하는 전환 경로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시

스템 혁신 경로로 묘사하고 있지만 에너지전환 담론 속에서 주변화되어 있

는 ‘에너지 분권과 자립’ 전환 경로를 유효한 하나의 전환 경로로 인정하고 

그 가능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환 경로 사이의 경합이 보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루어고, 관련 행위자들 사이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 전환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에 대해서 다충적 관점(MLP)에서 분석하

고 이를 기반을 두고 다양한 스케일의 전환 경로를 시론적으로 탐색할 수 있

는지 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본격적

인 분석과 토론은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특히 각 전환경로의 세부적인 묘

사와 그 함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정책적 그리고 실천적으로 중요한 과

제가 될 것이다. 이때 에너지전환의 지리학(Bridge, G. et al., 2013)이 제시하

는 유용한 개념 ― ‘입지’, ‘경관’, ‘영역성’, ‘공간적 차별화’, ‘스케일’ 그리고 ‘공간적 착

근성’ ― 들의 적절한 활용도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한편 다양한 스케일

의 전환 경로를 보여주는 사회-기술 시나리오들은 정책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에너지 모델링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각기 얼마나 온실가

스 감축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된 대

부분의 에너지 모델링은 국가 수준 혹은 (광역/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이루어

지면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포괄하여 모델링을 한 일부 연구(이정필·

권승문, 2018)를 제외하고 보면, 지리적 범위에서 한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1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가 2018년 10월에 발표한 1.5도 특별보고서는 지구적

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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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을 범위로 한 에너지 모델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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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Korea’s Energy Transition: 
Exploring the Pathways of Transition on Various Scales

HAN, Jae-kak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Korea’s energy system from a multi-level per-
spective(MLP) and explore various transition pathways. First of all,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ranstion studies and the geography of transition, and ex-
amines the ‘socio-technical Scenario’ methodology and the scenario of Dutch en-
ergy transition to explore the various pathways. After analyzing Korea’s energy 
system through the MLP of landscape, regime and niche, I will develop and dis-
cuss three transition pathways for energy transition in Korea: centralized and 
gradual pathway, energy decentralization and independence pathway, and 
Northeast Asia Super Grid pathway. Each of these transition pathways represents 
a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scale. This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dis-
course on energy conversion in Korea is confined to the national scale, and com-
petition between the various scales and its analysis and discussion will help to in-
crease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energy transition.

Keywords: energy transition, transition pathway, socio-technical scenario, 
geography of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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